
외교전문가 “기시다 발언, 본질 회피”…시
민단체 “일 사죄 없이 진행된 회담 규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7일 정상회담 결
과에 대해 외교 전문가들은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며 박한 평가를 내렸고, 많은 시민사
회단체는 ‘빈손 외교’라고 비판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
점기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 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본질
을 회피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식민지 시기 있었던 사실에 대한 인정과 책
임, 사죄는 없었다”면서 “일본 정부의 이전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처럼) 과거를 묻지 않는 방
식으로 나가겠다는 것인데, 이는 1990년대 이후 이뤄졌던 역사인식의 진전을 형해화
하고 과거로 회귀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기시다 총리 발언에 대해 “외교적인 자리에 나
와서 개인적으로 가슴 아프다고 하는 건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 발언”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건 아니라
고 하는데, (시민단체는) 한 번도 교류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얘기하는 게 마치 미래를 발목 잡는 것인 양 적대시하는 잘못된 인식”
이라고 비판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한국 전문가를 현장 시찰단으로 파견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시선은 싸늘했다. 오염수 문제 전문가인 최지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시
다 총리의 말을 들어보면,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시찰만
하고 오는 것으로 읽힌다”며 “자칫 잘못하면 일본의 원자력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는
행위로 시찰단이 오용되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들이 재확인된 데 대해서도 회의론이 나왔다. 남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동아시아 갈등과 대립을 강화하고 과거의 신냉전 방
식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우리에게 과연 외교적 선택지를 넓혀줄지 의문”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엄중한 글로벌 상황’을 언급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가
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시민단체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다. ‘2015년 한·일 합의 파기
를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은 “사죄 없이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을 규탄한다”면서 “과거
사 문제에 대한 공식 사과 없이는 일본 정부와 긍정적 미래를 도모할 수 없다”고 밝혔
다. 반전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이번 정상회담은)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
으로 일관하는 기시다 정권에 거듭 면죄부를 주는 ‘굴종 외교’의 자리”라고 주장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신자유연대도 이날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시다 총리 답방 환영’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등의 구호를 내걸고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빚
어지지 않았다.


